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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뉴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발간

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회의 심의 현황 및 제재 사례 등을 수록한 심의백

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불공정 선거보도로 

제재결정한 55건의 심의사례와 후보자의 시정요구 

21건 등 총 76건의 결정문 전문을 수록하였다. 상

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e-book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 대학생 때 인상 깊게 읽었

던 최승자 시인의 <삼십세>에 나오는 구절입니

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고 보니 이 시구절이 저

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학생-고시생-군인-

취업준비생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십 대를 

훌쩍 지나 서른 살이 되었는데, 이대로 살 수도 

없고, 이대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

입니다. 하지만 서른 살 첫해의 절반이 지난 지

금, 이젠 조금 살 만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망

망대해에서의 오랜 방황을 달래주고도 남을 곳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 관심사였던 미디어 분

야와 제 전공인 법학을 접목할 수 있는 최적

의 직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후회 

없는 30대와 그 이후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

다. 지금은 갓 자대에 배치된 신병처럼 어색하

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능숙하게 제 몫을 해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뽑아준 ‘언론중재위원회’ 선배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스물둘이던 2013년, 중재위원이셨던 교수님께 

언론법제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레 언론중재위

원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언론법제를 공부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개념은 ‘독수의 과실’이

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독이 있는 열매

가 열리듯, 아무리 잘 쓴 기사라도 취재 과정이 

위법했다면 기자는 엄중한 심판을 피해가기 힘

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보사에서 고발성 기

사를 쓰며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는 독

수의 과실 이론이 기자에게 가혹하단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취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지는 요즘, 원칙을 

지켜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언론

의 품격을 보여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무료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언론피해구제시스템입니다. 언론학을 

전공하며 관심있게 공부했던 기관에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언론중재위

원회 일원으로서 언론과 국민을 잇는 사회적 

역할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위원동정COMMISSIONERS
•김동국 중재부장 강원법률실무연구회에서 사회

김동국 중재부장(강원중재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은 6월 20일 춘천

지법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강원법률실무연구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연구

회에서는 ‘사법불신과 법원개혁’, ‘1심 판결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함에 있

어 항소심의 재량의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변민선 중재부장 양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변민선 중재부장(제주중재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은 7월 4일 대한상

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변민선 중재부장은 2010년부터 이혼 위기 가정 내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양육 및 이혼상담제도’를 도입해 여성과 아동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용상 위원장,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7월 12일, 충북중

재부 중재위원 및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

터넷을 통한 뉴스소비가 주된 흐름이 된 언론 환경

의 변화는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을 수반하고 있다”

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인

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언론피해구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잘못된 온라인 기

사의 복제·전파 및 위법한 기사 댓글로 인한 인격

권 침해 분쟁을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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